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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 실체

제1장 조세의 종류
중국 현행 조세는 26개 세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징수대상에 따라 유통세류(거래세),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 유통세류(거래세,流轉稅類) 7개 세목

- 부가가치세(增値稅) : 재화（财货） 공급, 일부용역 제공;
- 소비세(消費稅) : 술, 담배, 고급소비재; 

- 영업세(營業稅) : 서비스업,용역 제공; 

- 관세(关税): 수출입화물;
- 자원세(資源稅) : 광산물채취, 소금생산;
- 농업세(農業稅)[농업특산세(農業特産稅)포함]: 농업수입, 특정 농산물; 

- 목업세(牧业税): 목축업.
* 상기 7개 조세는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영역의 납세자가 취득한 판매수입 또는 영업수입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소득세류(所得稅類) 

-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 법인세, 2008년부터 내,외자기업 통합적용;
-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 상기 2가지 조세는 납세자가 취득한 이윤이나 순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한다.
○ 재산세류
- 가옥세(房産稅) : 건물소유; 

-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 도시부동산 소유; 

-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 도시지역 토지 점용;
- 차량선박사용세(車船使用稅) : 차량‧선박 보유, 사용;
- 차량구입세: 차량 구매;
- 계약거래세(契稅) :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매수자;
-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 경지의 건축 또는 비농업사용;
- 선박세(船舶吨税): 선박 적재량;
- 상속세(遗产税): 미징수.
* 상기 9개 조세는 납세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 행위세류
-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증치세,소비세,영업세 납세자; 

- 인지세(印花稅) : 증빙, 문서, 장부의 실행;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 징수정지; 

-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 토지사용권, 건물 양도소득; 

- 도축세(屠宰稅) : 가축도살; 

- 연회세(筵席稅) : 연회개최; 

- 증권거래세(证券交易税): 미징수;
- 연료세(燃油税): 미징수
* 상기 8개 조세는 특정행위 또는 특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징수한다.
상기 26개 세목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 대한 세목은 하기 17개.
 1. 부가가치세(增値稅)
 2. 소비세(消費稅)
 3. 영업세(營業稅)
 4.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5.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6. 인지세(印花稅)
 7. 관세(关税)
 8. 자원세

 9. 토지부가가치세
 10. 도시부동산세
 11. 차량선박사용세
 12. 차량구입세

 13. 부동산거래세
 14. 도살세
 15. 농업세(농업특산세 포함)

 16. 목업세
 17. 선박세
문제:[세금의 종류]중국에서 사업을 할경우 어떤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6폐지
제2장 조세 관할

□ 국가세무국 관할 세목 14개
- 부가가치세(增値稅)
- 소비세
- 중앙기업 소득세
- 중앙과 지방에서 연합경영하는 주식제기업 소득세
- 은행과 비은행금융기업 소득세
- 해양석유기업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자원세
- 철도, 금융보험 등 업종에서 합병납부하는 영업세, 소득세, 도시건설유지세
- 증권거래에서의 인지세
-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 소득세
- 이자에 대한 소득세
- 차량구입세
- 중앙세와 중앙지방공유세에 대해 부가징수하는 교육비부가
- 수출세금환급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 지방세무국 관할 세목 22개
- 영업세(營業稅)
- 개인소득세

- 인지세
- 자원세
- 토지부가가치세
- 지방기업 소득세
- 가옥세
- 도시부동산세
- 도시토지사용세
- 경작지점용세
- 차량선박사용세
- 도시건설유지세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정세
- 부동산거래세
- 도살세
- 연회세
- 농업세
- 농업특산세
- 목업세
- 지방세에 따라 부가징수하는 교육비부가
- 개인사업자
□ 재정부서에서 대리징수하는 세목 6개
- 농업세
- 농업특산세
- 목업세
- 농(목)업세 부가
- 경작지점용세
- 부동산거래세
□세관에서 징수하는 조세 4개
- 관세
- 선박세
-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 우편물 수입세
제3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增値稅)정의
- 부가가치세는 제품 생산, 판매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실현한 부가금액에 대해 징수하는 세수이다.
- 현행 부가가치세 법적의거: 1993년12월13일 국무원 발령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는 중국 재정수입의 주요원천으로 세수수입이 중국세수총액의 40% 내외를 차지
2. 부가가치세 납세자
-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재화（财货）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업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 

- 단위나 개인운영자의 하기 8개 행위는 재화（财货）의 판매로 간주한다. 

1. 판매를 위한 타인에 대한 재화의 위탁 

2. 위탁에 따른 재화의 판매 

3. 관련 사업장이 동일 현(시)에 있지 않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통합 회계를 채택한 납세자가 재화의 판매를 위하여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화의 이전 

4. 비과세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가 제조, 가공재화의 사용 

5. 자가제조, 가공 도는 구입한 재화의 다른 단위나 개인운영자에 대한 투자로 이전 

6. 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자가제조,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의 배분 

7. 단체복지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자가제조, 가공재화의 사용 

8. 타인에게 자가제조, 가공 또는 구입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것 

3. 부가가치세 세목 및 세율
- 부가가가치세 세율은 두가지로 17%와 13%,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0%를 적용
- 13% 적용품목: 

(1) 식용곡물, 식용식물유
(2) 상수도, 스팀,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 서적, 신문, 잡지
(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박막 

- 17% 적용품목: 상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납세자 ;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
- 0% 적용품목: 재화를 수출하는 납세자
- 그외, 간이납세자에 대해서는 6%와 4% 징수율 적용
4. 부가가치세 과세방법（增值税课税方法）
- 일반납세자 과세방법（一般纳税人）
` 의무납세액 =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입세액 

` 당기 매출세액 = 당기 매출액 × 적용세율
-간이납세자 과세방법（小规模纳税人）
` 의무납세액 = 당기 매출액 × 징수율
- 수입재화 과세방법
` 의무납세액 = 과세가격 × 적용세율
` 과세가격 = 관세의거가격 + 수입소비세 + 관세 
제4장 소 비 세
1. 소비세 정의
- 소비세는 규정된 소비재 또는 소비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 세수이다.

- 법적의거: 1993년12월13일 국무원 발령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
2. 소비세 납세자
- 중국 경내에서 과세소비재를 생산, 위탁가공,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 
3. 소비세 과세방법
- 소비세액의 계산은 종가법이나 종량법 또는 종가법과 종량법 결합 3가지방식에 따른다. 

- 종가법: 납부할 세액＝매출액×세율 

- 종량법: 납부할 세액＝판매량×단위당 세액 

4.소비세 세목 및 세율(14개세목)

30％加0.

	03元/支


		（2）
	雪茄烟
	40％

		（3）
	烟丝
	30％

		自2009年5月1日起
	卷烟

	
			工业（生产环节）

	
			甲类卷烟（（调拨价70元（不含增值税）/条以上（含70元）））

	56％加0.003元/支

			乙类卷烟（调拨价70元（不含增值税）/条以下）

	36％加0.003元/支

			商业批发　（批发环节）

	5％


			雪茄（生产环节）

	36％　

			烟丝（生产环节）

	30％　

	2

	술및알콜,酒及酒精
	　

		（1）　
	白酒
	20％加0.5元/500克(或者500毫升)


	序号
	税目
	税率／税额

		(2)

	黄酒
	240元／吨


		(4)
　
　
　

	啤酒
	
			甲类啤酒

	250元／吨

			乙类啤酒

	220元／吨

		(5)

	其他酒
	10％

		(6)

	酒精
	5％

	3

	화장품,化妆品
	30％

	4

	귀중한악세사리및보석,贵重首饰及珠宝玉石
	10％

		(1)

	金银首饰､铂金首饰和钻石及钻石饰品

	5％

		(2)

	其他贵重首饰和珠宝玉石

	10％

	5

	포죽,鞭炮、焰火
	15％

	6

	디젤유,成品油
	　

		(1)　　
	汽油
	
			含铅汽油　

	1.0元/升


			无铅汽油
	1.4元/升


		(2)
	柴油
	0.8元／升

		(3)
	石脑油
	1.0元/升

		(4)
	溶剂油
	1.0元/升

		(5)
	润滑油
	1.0元/升

		（6）
	燃料油
	0.8元／升

		（7）
	航空煤油
	0.8元／升

	7

	차량다이야,汽车轮胎
	3％

	8

	오토바이,摩托车
	　

		（1）

	气缸容量(排气量)≤250ml 
	3％

		（2）

	气缸容量(排气量)＞250ml
	10％

	9

	승용차,小汽车
	　

		（1）乘用车
	　

		  气缸容量（排气量）在1.0升以下（含1.0升）的

	1％

		  气缸容量在1.0升以上至1.5升(含1.5升)的
	3％


		  气缸容量在1.5升以上至2.0升（含2.0升）的

	5％

		  气缸容量在2.0升以上至2.5升（含2.5升）的
	9％

		  气缸容量在2.5升以上至3.0升（含3.0升）的

	12％

		  气缸容量在3.0升以上至4.0升（含4.0升）的

	25％

		  气缸容量在4.0升以上的

	40％

		（2）中轻型商用客车
	5％

	10

	골프및공구,高尔夫球及球具
	10％

	11

	고급손목시계,高档手表
	20％

	12

	유람선,游艇
	10％

	13

	목제일회용수절,木制一次性筷子
	5％

	14

	원목바닥제,实木地板
	5％


	


	
	
	


제5장 영 업 세(營業稅)
1. 영업세(營業稅)  정의
- 영업세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경영수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세수이다.
- 법적의거: 1993년12월13일 국무원발령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
2. 영업세 납세자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
- 기업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도급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도급인이 납세자이다
- 하기 단위와 개인은 영업세 원천징수자이다.
1.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건설 및 설치업의 하청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3. 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의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대리인은 그들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청징수대리인이 된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구입자가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4. 타인이 매표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5.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최초 보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6.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납부할 세액의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3. 영업세 세목과 세율
- 영업세는 4개 세목을 설정, 비례세율 적용
1.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세율 3%
2. 서비스업, 무형자산양도, 부동산판매 세율 5%
3. 금융보험업 세율 8%
4. 유흥업 세율 5%~20%
4. 영업세 과세방법
- 의무납세액 = 영업액 × 적용세율
제6장 개인소득세

    1. 개인소득세 정의
- 개인소득세는 주민과 비주민이 취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세수이다.
- 법적의거: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四十八号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的决定》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于２０１１年６月３０日通过，现予公布，自２０１１年９月１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胡锦涛
２０１１年６月３０日
2. 개인소득세 납세자
-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경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거주하지도 않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거주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개인,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第二条 下列各项个人所得，应纳个人所得税：- 아래의 각항개인소득은 당연히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함.
    一、工资、薪金所得；공자,급여소득
  二、个体工商户的生产、经营所得；개체공상업자생산,경영소득
  三、对企事业单位的承包经营、承租经营所得；영세업자의도급경영,임대경영소득
     四、劳务报酬所得；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五、稿酬所得；원고료 소득
 六、特许权使用费所得；특허권 사용료소득 

七、利息、股息、红利所得；이자․주식이자,배당금 등의 소득 

八、财产租赁所得；재산 임대소득
 九、财产转让所得；중국내의 건축물․토지사용권 등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중국내에서 여타 재산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十、偶然所得；우연히 취득한소득
 十一、经国务院财政部门确定征税的其他所得。기타소득
3. 개인소득세 세목과 세율,  第三条 个人所得税的税率：
수정전개인소득세 세목과 세율, -공자,급여소득을매월수입액에2,000원(외국인일경우4,800원)의 비용을 공제한후의 잔액  을 과세소득액으로함.
	급수
	1개월 과세소득액
	세율(%)
	누진공제수

	1등급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5%
	0

	2등급
	500원 이상～2,000원까지
	10%
	25

	3등급
	2,000원 이상～5,000원까지
	15%
	125

	4등급
	5,000원 이상～20,000원까지
	20%
	375

	5등급
	20,000원 이상～40,000원까지
	25%
	1375

	6등급
	40,000원 이상～60,000원까지
	30%
	3375

	7등급
	60,000원 이상～80,000원까지
	35%
	6375

	8등급
	80,000원 이상～100,000원까지
	40%
	10375

	9등급
	100,000원 이상 부분
	45%
	15375


4. 개인소득세 과세방법

1) 급여소득의 경우

납세액=매월 과세소득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수

2) 원고료소득, 용역소득, 특허권사용료, 재산임대소득의 경우
매회 수입이 4,000원 미만인 경우

납세액 = (매차 수입액 – 800) × 20%

매회 수입이 4,000원 이상인 경우

납세액 = (매회 수입액 – 매회 수입액 × 20% ) × 20%

    그중: 용역소득의 경우 1회 과세소득액이 2만원~5만원인 부분은

          납세액 = (매회 수입액 – 매회 수입액 × 20% ) × 30%

    그중: 용역소득의 경우 1회 과세소득액이 5만원 이상인 부분은

          납세액 = (매회 수입액 – 매회 수입액 × 20% ) × 40%

3) 재산양도소득의 경우

납세액 = (매회 수입액 – 재산원가 – 합리비용) × 20%
4)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우연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납세액 = 매회 수입액 × 20%

제7장 기업소득세

1. 기업소득세 정의

- 기업소득세는 각종 유형 기업 및 조직의 생산, 경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 세목이다.

- 법적의거: 2007년3월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2008년1월1일부터 시행
2. 기업소득세 납세자

- 중국 경내의 주민기업, 비주민기업 및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모든 조직

-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식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3. 과세의거

- 거주자기업의 경우 중국 국내와 국외의 전부 소득

` 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법률에 의거 중국 국경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법률에 의거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국경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 비거주자기업으로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기구및 장소가 취득한 중국내의 원천소득, 그리고 중국 국경외에서 발생했으나 그가 설립한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

- 비거주자 기업이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당해 기구 및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국경내의 원천소득

` 비거주자 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그 실제 경영관리기구가 중국 국경내에소재하지 않지만,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경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4. 기업소득세 세율

- 통합세율 25%

- 비거주자기업으로 기구장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20%

5. 과세방법

납세액 = 과세소득액 × 25%
제8장 인 지 세

1. 인지세 정의

- 인지세란 경제활동중에 체결, 수령한 증빙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세수이다.

- 법적의거: 1988년8월6일 국무원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1988년1월1일부터 실행

2. 인지세 납세자

- 규정범위 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3. 인지세 과세의거

- 인지세는 과세증빙상 기재된 금액, 비용, 수입 혹은 증빙수를 과세의거로 한다.

- 계산공식

` 납세액 = 과세증빙상 기재된 금액(혹 비용, 수입액) × 적용세율 혹

` 납세액 = 과세증빙건수 × 정액세금(5원)

제2편 조세 관리

중국세무당국은 납세자에 대하여 하기 8개 방면에서 관리를 진행한다.

- 세무등기 관리
- 장부, 증빙에 대한 관리
- 세금 신고관리
- 세금 징수관리
- 영수증 관리
- 세무 조사
- 세무행정재심과 소송
- 세수문서의 송달 및 접수
제1장 세무등기
1. 세무등기 범위: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기업, 지사, 사무소 
2. 세무등기 시간요구: 
사업자등록증(营业执照)또는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세무등기 관할기관: 
소재지 지방세무국에 신청
4. 세무등기 소요서류: 

Ø법인의 경우 
-비준증서 부본 복사본 

-영업허가증 부본 복사본 

-계약서, 정관, 합의서, 사업성연구서 복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 복사본 

-기업법인코드증서 부본 복사본 

-이사회구성원 명부
-세무담당자의 신분증명과 자격증명(회계증) 복사본
-임대계약서 복사본(인지 첩부)
-기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Ø사무소의 경우
-공상등기증 부본 복사본 

-기업법인코드증서 부본 복사본 

-수석대표 신분증명 복사본 

-수석대표 대표증 사본
-임대계약서 복사본(인지 첩부)
-기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5. 세무등기 소요기간(북경시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세무등기증 수령 가능
6. 변경등기
시간요구: 변경후의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 변경 

변경내용에 따른 소요서류
´ 명칭변경,  법인대표(수석대표)성명, 사업장주소, 생산경영범위, 등록자본 등의 변경 

7. 말소등기
시간요구: 영업허가증을 말소하기 전에 우선 세무등기 말소(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말소등기 신청)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제반세무사항 처리완료 및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전부서류 제공후 1개월
8. 세무등기증 사용용도
세무등기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눔
정본은 사업장의 선명한 곳에 걸어두어야 함 

부본은 하기사항 처리시 지참
´ 은행구좌개설시  
´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시

´ 납세 연장 신청시

´ 영수증 매입자격신청, 영수증 매입 및 수령시 

´ 타지역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처리시.

9. 세무등기증 사용요구
자사업무의 필요로만 사용하며 빌려주거나 개찬하거나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아니된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 후 새로운 증서를 보완발급받는다. 

10. 세무등기규정 위반시의 법률책임 

규정기한내에 세무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심각할 경우 2천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세무등기증을 대여, 변조, 훼손, 매매, 위조할 경우 2천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문제:[세무등기제도]중국에서 세무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7폐지, 1)지방섭외세무국에가서 세무등기증을 발급받고,2)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지방세)를 할수있는 비밀번호를 발급 받음,3)출자금이 납입된후에 국가세무국에 통지하여온라인상에서 세무신고(국세:분기별)를 할수있는 비밀번호를 발급 받음,
문제:[조세징수제도] 세무등기를 하지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4폐지, 시정명령 또는 물건이 압류될수 있습니다.
제2장 장부, 증빙 관리
1. 설치에 대한 요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부를 설치 

2. 비치요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세무기관에 비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등 관련자료도 함께 비치 

3. 보관요구
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납세증빙 및 기타납세자료는 10년간 보관
보관기간 만료후 소각시 소각리스트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야만 소각 가능

4. 규정 위반시의 법률책임
– 하기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규정에 따라 장부, 기장증거서류와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과 회계결산소프트웨어를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금 장부, 기장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3장 세무신고 및 납부관리
□ 세무신고 및 납부기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 대한 조세는 17가지 

1. 부가가치세 

-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 

-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금세(lc)카드는 익월 8일까지 신고 

- 매입세액 공제는 당월 월말전까지 공제인정 진행 

- 화물수입의 경우 세관이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 

- 화물수출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환급신고 

2. 소비세 

-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 

- 과세소비재 수입시 세관이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 

3. 영업세 

-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 

4. 기업소득세 

- 분기신고: 분기결속후 15일까지 신고 및 세금 예납 

- 연도신고: 연도결속후 4개월 이내 소득세 연말정산 진행 

5. 개인소득세 

-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 

6. 인지세 
- 신고기간: 연도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 납세시점: 과세계약 체결, 과세증빙 수령, 장부 사용개시시 인지 첩부 

7. 자원세 

-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세
8. 도시부동산세 

- 지방에서 결정(일반적으로 4월1일~15일, 10월1일~15일로 2회 신고징수기간을로 설정)
9. 차량선박사용세 

- 지방에서 결정(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1월1일~1월15일, 개인의 경우 1월1일~3월30일까지로 1차신고)
10. 토지부가가치세 

- 신고기간: 부동산양도계약서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납세기간: 납세신고 진행후 관련부서에서 명의변경, 등기수속 진행 며칠전에 1회로 납부 

11. 차량구입세 

- 구매, 수입 또는 기증접수 등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1회 신고 및 납세 종료 

12. 부동산거래세 

-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및 납세 

13. 관세 

- 신고기간: 

수입화물은 운수수단이 입경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수출화물은 세관감독구역에 도착하여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전 

- 납세기간: 세관이 세금납부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 

□ 신고방식
– 창구직접신고, 인터넷신고 

□ 연장신고의 경우
– 불가항력 등으로 신고기간내 신고가 확실히 어려울 경우 신고기간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연장신청을 제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비준기간내 신고 가능 

□ 연장납세의 경우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납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제:[납세연기제도] 회사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수있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2폐지,- 네, 제한적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추징금 

– 납세자가 법정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기한내에 세금을 결산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 납부를 명하는 외, 세금체납일로부터 체납세금의 일당 0.0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징수한다. 

□ 세금의 추징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 또는 적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부 또는 추가납부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가산금은 추가징수할수 없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상의 오류 등 실수로 세금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했을 경우, 세무기관은 3년내에 세금 및 가산금을 추징할수 있다.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와 항세(납세거부)등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되, 이 경우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세금의 환불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발견즉시 환불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과다납부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同期 은행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불하도록 세무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조사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 세무신고규정 위반시의 법률책임
–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 기한내에 원천징수세금보고서와 관련서류를 보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토록 명령하고, 2천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는 2천원이상 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세금징수규정 위반시의 법률책임
–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함으로써 세무기관의 체납세금 추징을 방해할 경우, 세무기관은 체납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50%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탈세시의 법률책임
–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증거서류를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임의소각하거나,장부상 지출과다계상,소득누락 또는 과소계상하거나, 세무기관으로부터 신고통지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탈세에 속한다. 

–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탈세 수단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계산근거를 허위로 변조할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세금사취시의 법률책임
– 납세자가 가공수출 또는 기타 거짓수단으로 환급금을 편취할 경우, 세무기관은 편취한 환급금을 추징하는 한편, 편취한 환급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수출환급금 편취행위에 대해 세무기관은 규정기간동안 수출환급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 대항시의 법률책임
– 폭력, 위협수단을 써서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抗稅에 해당한다. 

–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상황이 경미하여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한편, 납부를 거부하는 세금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제:[납세신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1폐지,- 네,하셔야합니다.
 문제:[가산금,滞纳金]-체납한 세액이RMB30만원인데 한국 본사의 원인으로 벌써 6개월째(178일)방치하던중에, 세무국에서RMB26,700원의 가산금이 붙었습니다.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3폐지,가산금 계산공식=체납세액*체납일수*0.05%

가산금=30만원*178일*0.05%=26,700원
제4장 영수증 관리
1. 영수증 매입
– 세무당국은 납세자 종사업종 및 납세자유형에 따라 영수증의 유형을 결정하고 관련자료에 의거 영수증 구매를 심사비준한다.

• 용역제공업체의 경우 서비스업영수증의 매입 심사비준
• 제조 및 상품유통업체의 경우 납세자가 유형에 따라 결정
o 일반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과 일반영수증 매입이 가능
o 간이납세자의 경우 일반영수증만 매입이 가능
– 1회구매량은 납세자가 평균 1개월에 발행하는 수량에 의거하여 세무국에서 결정
2. 영수증의 작성 및 발행
– 영수증은 자사업무에 한해서만 발행해야 하고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대신발행해서는 아니된다
– 영수증은 영수증구매소재지에서만 발행할수 있고 타지역에서 갖고가서 발행하지 못한다. 타지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영지세무기관에 영수증 구매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 전용영수증의 발행 반드시 위조방지시스템을 이용

· 최고한정액관리 진행(10만원미만 현급관리, 100만원미만 시급관리, 1000만원미만 성급관리)

· 매입세액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상업기업 일반납세자는 담배, 술, 식품, 복장, 신발, 모자, 화장품 등 소비품 소매시 전용영수증 발행 불가, 즉 일반영수증만 발행 가능

· 간이납세자 필요시 주관세무기관에 전용영수증 대리발행 청구 가능 등등

3. 영수증 보관기간
– 영수증 발행단위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자의로 훼손, 소각하지 못한다.
– 이미 발행한 영수증보관쪽과 영수증등기부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기간 만료후에는 관할세무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만 소각할 수 있다.
4. 영수증규정 위반시의 법률책임
–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인쇄제작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공백전표를 불법 휴대, 우송, 운수 또는 보유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영수증을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전표를 사사로이 인쇄, 위조, 변조, 암거래하거나 전표 감제인감, 전표 위조방지 전용품을 사사로이 제작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법적으로 봉인, 차압 또는 소각하고 불법소득과 관련 도구를 몰수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부가가치세전용전표와 관련한 하기 규정 위반시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허위작성한 경우(부가가치세 전용전표 허위작성이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타인에게 허위작성해주거나 자기 앞으로 허위작성하거나 타인을 시켜 자기앞으로 허위작성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소개하여 허위작성하게 하는 행위중의 하나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매출하였을 경우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불법매출한 경우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불법 매입하거나 위조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매입한 경우 

` 수출 세금환급사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기타 전표를 허위작성한 경우 

` 수출 세금환급사취, 매입세액공제에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전표를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전표를 매출한 경우 

`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또는 기타 전표를 절도한 경우
문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구매,발행,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9폐지 , 
문제:[일반납새자와 소규모납세자]17%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창업과 세무관리] 26폐지 ,중국은 증치세(增値稅)의 납세자를 일반납세의무자와 소규모납세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5장 세무조사
1. 납세자 자체조사
– 세무기관은 세정관리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자체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통지의 형식으로 조사내용, 시간요구 등을 제출한다. 납세자는 자체조사를 진행한 후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자체조사상황보고서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 세무기관 조사
– 국가세무총국은 현재 지방세무국과 국가세무국에서 동일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연합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속하여 지세와 국세의 세무조사가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세무기관은 세무조사시 납세상황에 대해 녹음, 녹화, 사진, 복사 등 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고 회사는 관련상황을 여실히 제공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협조해주어야 한다. 
문제:[세무조사]세무국은 납세의무자의 은행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수 있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5폐지,- 네,사건협의자에 한해 조회 할수 있습니다.

문제:[출국제한] 중국현지법인의 법정대표(한국본사의 대표이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국을 입국 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당했습니다. 이럴수 있나요?
답변:[세금일반상식] 16폐지,- 네,가능합니다.
제6장 세무행정재심과 소송
1. 재심 신청범위
① 세무기관에서 행한 세금징수행위. 납세주체, 징수대상, 징수범위, 감세․면세 및 세금 환급, 세율적용, 납세절차, 납세기한, 납세지점 및 세금징수방식 등에 대한 구체행정행위와 세액 징수, 체납금 징수 및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으로부터 징수를 위임받은 단위의 원천징수납부․대리징수납부를 포함한다. 

② 세무기관의 납세보전조치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을 일시동결토록 서면통지하는 경우 

-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 봉인 

③ 세무기관이 제때에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와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에 손실을 준 행위 

④ 세무기관의 강제집행조치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잔액으로 세액을 충당토록 서면통지한 경우 

- 압류·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공매·경매 

⑤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 벌금 

- 재물과 불법소득 몰수 

- 수출환급권 정지 

⑥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회답하지 않는 행위 

- 감면세 또는 수출환급을 심사비준하지 않는 경우 

-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 납세완납증명 또는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증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연기신고, 세금납부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⑦ 세무기관이 증치세일반납세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위 

⑧ 영수증을 회수하거나 영수증 판매를 중지하는 행위 

⑨ 세무기관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담보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⑩ 세무기관이 고발 장려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 행위 

⑪ 세무기관이 출국관리기관에 납세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행위 

⑫ 세무기관의 기타 구체행정행위. 

2. 재심신청기한 
– 신청인은 세무기관의 구체행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신청을 제출한다. 

–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인의 장애설치 등의 정당한 사유로 법정신청기한에 지장을 준 경우 신청기한은 장애제거일로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3. 재심신청조건 

– 신청인이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세액, 기한에 따라 세금 및 체납금을 기한내에 완납하거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지로 세금과 체납금을 완납했거나 제공한 담보에 대해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확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신청인의 담보제공방식에는 보증, 저당 및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담보인의 자격, 자금신용에 대해 심사한 후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은 저당인, 질권자가 제공한 저당담보, 질권담보에 대해 심사한 후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저당담보, 질권담보는 확인해주지 않는다. 

4. 세무행정재심 수리 

– 세무행정재심기관은 재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정재심범위에 부합되는지, 신청인이 법정기한내에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신청인이 신청주체자격을 구비하였는지, 본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후 재심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상황에 따라 구별처리해야 한다. 

` 재심신청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은 수리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접수거절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본 기관의 소관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유관재심기관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5. 세무행정재심 결정기한
–재심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내 재심결정(사안이 복잡한 경우 30일내 연장 가능) 

6. 세무행정재심 결정의 종류
–처분 유지결정 : 행정처분의 근거, 증빙,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처분 이행결정 : 피신청인의 법정책인 인정 

–처분의 철회, 변경, 위법 확인결정: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적용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월권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 

`행정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7. 세무행정재심결정의 집행 

– 신청인이 기한을 경과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한 행정재심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상황에 따라 구별처리한다. 

` 원 구체행정행위를 유지토록 하는 행정재심결정의 경우, 당초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세무기관이 의법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 원 구체행정행위를 변경토록 하는 행정재심결정의 경우, 재심기관이 의법 강제집행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8. 세무행정소송 대상 
○ 세무기관의 과세행위 

- 세금징수 

- 가산금 징수 

- 감면세와 수출퇴세 심사 

-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자에게 징수위탁한 조세의 대행징수행위 

○ 세무기관의 보증금 또는 납세담보 제출명령 

○ 세무기관의 행정처벌행위 

- 벌금 

- 위법소득 몰수 

- 수출퇴세권 정지 

○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세무기관의 출국금지 요청 

○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 서면으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일시 지불정지 통지 

-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차압·봉인 

○ 세무기관의 세수강제집행조치 

-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 

- 차압·봉인한 상품·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여 세금으로 충당 

○ 세무기관의 등기증 발급거부, 영수증 발매 거절 또는 회신하지 않는 행위 

○ 세무기관의 재심행위 

- 재심기관의 당초 구체행위 변경 

- 기간만료 후에도 세무기관의 회신이 없는 경우 

9. 세무행정소송 제기
– 세무기관의 과세행위에 대해 기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재심을 거쳐야 함 

–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기소 

– 기타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 또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 

– 세무기관이 내린 구체행정행위를 내릴 때, 당사자에게 제소권과 제소기간을 알려주지 않아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못한 경우, 그 제소기간은 당사자가 실제로 제소권 또는 제소기간을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최장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10. 세무행정소송의 판결 

– 유지판결 : 구체행정행위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한 법률·법규가 정확하며, 법적절차에 부합되는 경우 

– 취소판결:  제소된 구체행정행위가 증거가 부족하고, 적용한 법률·법규의 착오, 법적 절차 위반, 직권초월·직권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철회 또는 부분철회 판결. 세무기관의 새로운 구체행정행위 명령판결 가능 

– 이행판결:  세무기관의 불이행, 법적 의무 이행지연의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도록 판결 

– 변경판결 : 세무행정처벌이 공평을 잃은 경우, 변경판결 가능 

11. 상소 및 집행 

○ 일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소가능 

○ 법률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 

○ 집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제7장 세무문서 송달 및 접수
-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및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 수령인 또는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문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세무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발송할 수 있다. 

- 세무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세무문서는 송달되면 법률효력을 발생하므로 수령인이 만약 법정기한내에서 법정방식으로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한 세무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세수 입법 현황
세법 또는 조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 국무원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
조세실체에 대한 입법으로는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발령 세법 3개: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농업세조례
- 국무원에서 발령한 세수조례 20개: 부가가치세조례, 소비세조례, 영업세조례, 관세조례, 자원세조례, 기업소득세조례, 가옥세조례, 도시부동산세조례, 도시토지사용세조례, 경작지점용세조례, 계약거래세조례, 차량선박사용세조례, 차량선박번호사용세조례, 도시건설유지세조례, 인지세조례, 토지부가가치세조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정세조례, 도살세조례, 연회세조례, 차량구입세조례
- 국무원에서 발령한 실시세칙 2개: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 재정부에서 발령한 실시세칙 9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자원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정세, 인지세, 토지부가가치세, 부동산거래세 실시세칙
- 세관총서에서 규정한 조세 1개: 선박세, 발령한 실시세칙 2개: 관세, 선박세 실시세칙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정부에서 제정한 실시세칙 12개: 가옥세, 도시부동산세, 차량선박사용세, 경작지점용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건설유지세, 도살세, 연회세, 농업세, 목업세, 농업특산세 실시세칙
세수관리방면의 입법으로는
- 세수징수관리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발령 법률, 국무원에서 실시세칙 제정
- 영수증 관리방법: 재정부 발령
- 세무행정재심규칙: 국가세무총국 발령

재무관리규정
총칙
제1조 회사의 재무업무를 강화하고, 회사경제의 효과적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특별히 정하는 바이다.

제2조 재무부서는 아래 각1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국가에서 정한 관련 재무관리 제도를 성실히 행한다.

2. 재무관리의 각종 규장제도를 확립하고, 재무계획을 편성하며, 경영완벽히 세워, 재무계획을 편성하여, 경영정산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계획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분석하며, 재무규율을 검사, 감독한다.

(3)경영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회사가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거두는 것을 촉진한다.

(4)엄격하게 절약하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5)회사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위에 내야 할 세수입과 관리비용을 제때에 달성한다.

(6)관련 기구와 재정, 재무, 은행 부문에 대해 이해하고, 재무 업무를 검사하고, 관련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그대로 상황을 보고한다.

(7)회사가 준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제3조 회사 재무부는 총회계사, 회계, 출납과 회계 감사 업무직원으로 구성한다. 전임 총회계사를 세우기 전에는  총회계사의 직책을 회계가 겸임한다.

제4조 회사 각 부문과 직원이 재무, 회계 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본규정을 지켜야한다.

재무업무직책
제5조 총회계사는 본 회사의 아래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한다
(1)예산, 재무수지계획, 신용계획, 자금차입과 그 방법 추측의 수정과 실행을 한다. 재원을 개척하고, 효과 있게 자금을 사용한다.

(2)원가 비용의 예측, 조절, 계산, 분석, 심사를 진행하고, 본 회사 관련 부문의 소모 감소, 비용절약, 경제 효과와 이익 향상을 독촉한다.

(3)완벽한 경제 정산 제도를 세우고, 재무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분석한다.

(4)회사 상사가 준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계의 주요 업무 직책은 아래와 같다
(1)국가 회계제도의 규정, 장부기록, 장부검토, 결산보고에 따라 수속을 마치고, 숫자를 정확히하고, 장부 항목이 명확해야 하며, 기간에 맞춰 결산한다.

(2)경제정산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회사 재무, 자본 ,이율의 실시 상황을 분석하여, 증가 지출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자금의 사용효과를 계산하고, 제 때에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합리화 건의를 제출하고, 회사의 좋은 참모의 역할을 한다.

(3)회계 증명서, 회계장부, 회계정산표,기타 회계 자료를 잘 보관 한다.

(4)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혹은 관할 부경리가 준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제7조 출납의 주요 업무 직책은 아래와 같다
(1)현금관리제도를 성실하게 실행한다.

(2)보관하는 현금 한도액을 엄격히 지키고, 초과 부분은 반드시 제대에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수표나 담보증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3)완벽한 현금 출납의 각종 장부 항목을 만들고, 현금 지출 명세서를 엄격히 심사한다.

(4)수표관리제도를 엄격히 하여, 수표 사용 수속을 개정한다. 수표 사용시 반드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유효한다
(5)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부 대조, 장부 정산 업무를 순조롭게 해낸다.

(6)회계와 협력하여 각종 장부 업무를 잘 해낸다.

(7)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혹은 주관 부총경리(副總經理, 우리나라의 ‘부 사장’에 해당함)가 준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제8조 회계 감사 업무 직책
(1)관련된 회계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철저히 실행한다.

(2)회사 재무계획의 실행, 결산, 예산 외의 자금 수지, 재무수지와 관련된 각 경제 활동과 그 효과와 이익을 감독한다.

(3)회사 각 항의 재무와 관련된 숫자, 금액, 기한, 수속 등이 확실하고 결점이 없는 지 상세하게 대조, 심사한다.

(4)회사 계획의 자료, 계약, 기타 관련된 경제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이 편리하도록 한다.문제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증거를 누적하여 둔다.

(5)재무업무 중의 착오과 폐단을 교정하고, 회사의 경제 행위를 규범화 한다.

(6) 회사 재무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개선점과 방법을 제기한다.

(7)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혹은 관할 부총경리(副總經理, 우리나라의 ‘부 사장’에 해당함)가 준 기타 업무를 완성한다.

재무업무관리
제9조 회계년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정산표, 기타 회계 자료는 반드시 사실이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국가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재무업무 직원은 재무사항을 처리할 때 원래의 증명서을 기입하거나 획득해야 하며, 심사한 원래 증명서를 근거로 장부에 기재된 증명서를 수정한다. 회계, 출납원의 장부 기록은 모두 반드시 장부기록 증명서 위에 서명해야 한다.

제12조 재무 담당 직원은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사무실의 전담자와 회동하여 정기적으로 재무 조사를 하며, 장부 기록과 실물, 조항이 서로 부합하는 것을 보증한다.

제13조 재무 담당 직원은 장부기록을 근거하여 회계정산표를 편집해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부문에도 보내 보고한다.

제14조 재무업무 직원은 본 회사에 대해 회계 감독을 실시한다.

재무업무 직원은 진실되지 않고, 불합법적인 최초의(정리,수정하지 않은) 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기재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최초의 증명서는 되돌려주어 수정과 보충을 요구한다.

제15조 재무업무 직원이 장부기록과 실물, 조항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혹은 관할 부총경리(副總經理, 우리나라의 ‘부 사장’에 해당함)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원인을 밝혀 처리할 것을 청구한다.

제16조 재무업무는 반드시 내부에 회계 감사 제도를 세워 내부 검사를 잘 해야 한다.

제17조 재무 회계 감사는 분기당 한번 실시한다. 회계감사 직원은 회계감사 사항에 근거해서 회계 감사를 하며, 회계 감사 보고를 하여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내 보고한다.

제18조 재무업무직원의 업무조정이나 이직은, 반드시 관할 직원과 연결하여 수속 처리를 해야한다.                       

수표관리
제19조 수표는 출납원 혹은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가 지정한 전담인이 보관한다. 수표 사용 시에 “수표수령증”이 있어야만 하며,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과 서명을 거친 후 수표는 승인 금액에 따라  도장을 찍고, 날짜, 용도,등기번호를 써 넣는다. 수령인은 수표수령부 위에 서명하고 비치한다.

제20조 수표금액 지급 후 수표부본을 의거하여, 취급인 서명을 거쳐, 회계 대조 (물품구매는 보관인의 서명으로 한다.),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심사를 거쳐 발부한다. 써 넣은 금액은 착오가 없어야 하고, 완성 후에는 출납원에게 낸다. 출납원은 증명서 번호를 통일하여 편집하고, 규정에 따라 은행 계좌번호를 등기하며, 최초의 수표 수령인은 “수표수령증”과 등기부 위에서 말소한다.

제21조 재무 담당 직원은 월말 장부 결산 시, “수표수령증”을 의거하여 대금으로 응하고,  월급 지급 시에 수령금에서 더하거나 깎는다. 그 달의 월급으로 부족할 경우, 이후의 월급까지 연장하여 깎고,  수령인이 청구 환불 수속을 마친 후 다시 월급을 보충 지급해주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22조 결산 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업무 직원이 제 때에 처리를 재촉해야 하며, 월말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일주일 내의 수입 누적이 1000원을 초과하거나 현금 수입이 5000원을 초과한 때에는 회계 또는 출납원이 문서 형식으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 없이 처리인이 문서 형식으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고한다.

제23조 1000원 이상의 비용이 은행 계좌에 들어온지 2일 내에, 회계 또는 출납원이 문서 형식으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고한다.

제24조 회사 재무 담당 직원이 모든 경비를 지급 받을 때(공공의, 개인의 차용을 포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서명을 거친다.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외출 시에는 재무 담당 직원이 통지할 방도를 찾고, 동의한 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서명을 보충한다.

현금관리
제25조 회사는 아래의 범위 내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직원 월급, 보조금, 상금
(2)개인 노무 보수
(3)출장직원의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이동 경비
(4)결산기점 이하의 소소한 지출
(5)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을 받은 기타 지출.

앞의 결산 기점은 100원으로 정하고, 결산 규정의 조정은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가 확정한다.

제26조 본 규정의 제 25조를 제외하고, 재무 담당 직원의 개인 비용 지급은, 사용 현금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을 수표로 지급해야 한다 확실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회게 심사를 거쳐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 회사의 고정 자산, 사무용품, 근로보험, 복리와 기타 용품은 자동이체 결재 방식을 이용해야 하며, 현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8조 일상적인 소소한 지출의 지급은 잔고 현금 한도액을 2000원으로 한다. 금액 초과 부분은 은행에 넣어둔다.

제29조 재무 담당직원의 현금 지급은 회사의 잔금 현금한도액 중에서 지급하거나 은행 예금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현금 수입 중에서 직접 지급해선 안된다.(즉 은행 동의 하의 수익금 직접 지급 방식)

특수 상황으로 확실히 수익금을 직접 지급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0조 재무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현금수령증≫을 작성해야하고, 용도와 금액을 밝혀 쓰고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 후에 인출한다.

제31조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의 필요로 현금을 빌려 써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회계 심사를 거친다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내 승인, 심사 후 빌려 쓸 수 있다. 환급기한을 초과하면 대금으로 바꾸고 그 달 월급에서 제한다.
제32조 본 규정 제25조에 부합하는, 영수증, 임금증, 출장이동경비증, 회사 인가가 유효한 정산이나 지급증명서는 취급인 서명을 거쳐 회계가 심사하고,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 후에 출납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영수증 발행이나 정산증은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을 거친 후 회계의 심사로 취급인 서명을 거친 후, 금액 숫자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장부기록 증명서를 작성한다.

제34조 임금은 재무담당직원이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사무실이나 각 부문의 매월 제공한 임금 심사 발급 자료에 의거하여 직원의 임금표를 편집하고, 관할 부총경리(副總經理, 우리나라의 ‘부 사장’에 해당함)에게 보내 심사하여,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가 서명하고, 재무담당 직원이 때에 맞춰 인출한다. 그 달의 월급 지급 시 장부 기록 증명서를 작성하고, 장부 업무를 처리한다.

제35조 출장이동경비와 각종 보조금증은(비용수령증 포함), 부주임의 서명으로 시간, 날짜에 착오가 없는 지 회계가 심사를 하고 관할 부총경리(副總經理, 우리나라의 ‘부 사장’에 해당함)에게 보고하여 재심사한 후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에게 보내 서명하고,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 후, 출납원에게 보내 지급하고, 회계정산수속을 처리한다.

제36조 어떤 종류의 송금한 돈인지 불문하고,재무담당 직원은 모두 ≪송금통지증≫을 심사받고,  취급인, 부서 주임,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는다. 관련 증명서를 회계가 심사한다.

제37조 출납원은 완벽한 현금장부항목을 세워 기재대로 현금을 지급한다. 장부항목은 반드시 날마다 정리하고 월마다 결산하고, 매일 계산하여 장부와 돈이 서로 부합하도록 한다.

회계문서관리
제38조 회사의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보고서, 회계문서과 기타 보관 가치가 있는 자료는 분류하여 보존한다.

제39조 회계 증명서는 반드시 달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매월 책으로 엮고, 월분, 준기, 해의 시작과 끝, 번호수, 영수증 장수를 밝히고, 회계와 관련 직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증서 제작, 심사, 장부 기록, 관할을 포함)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가 지정한 전임자가 분류 ,보관하며 보관 전에 수정한다.

제40조 회계보고서는 반드시 월, 분기, 년도를 분류하여 제 대에 분류 보관하여야 하고,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가 지정한 전임자가 보관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분류한다.

제41조 회계 문서는 외출할때 소지할 수 없으며, 회계문서의 열람, 복사, 발췌 시 반드시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처벌규정
제42조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무담당직원이 경고를 받고, 동시에 본인 월급의 1-3배가 깎여진다
(1) 규정 범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사용하거나 심사, 결정한 현금잔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남겨 둔 경우
(2) 재무회계 제도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증명서를 사용하여 은행에금이나 잔금을 대신한 경우
(3)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유용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빌려 쓰거나(현금 포함) 비용을 지급한 경우
(4) 계좌를 이용해 기타 단위나 개인을 대신하여 암암리에 현금을 획득한 경우
(5)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승인 받은 수임금 직접 지급 범위나 한도액대로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6) 장부외의 비용을 남겨두거나 회사 경비를 재무담당 직원개인의 저축 방식으로 은행에 예금한 경우
(7)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무담당 직원은 반드시 해임된다
(1) 재무제도를 위반하고, 재무업무에 심각한 혼란을 만든 경우
(2)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의 회계증명서, 장부표, 문서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회계 증명서,회계 장부를 위조, 변조, 거짓 보고, 훼손, 은닉한 경우
(4)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거짓 보고하여 회사 경비를 사취한 경우
(5) 허위 날조, 사리사욕에 의한 부정행위, 불법적인 개인이익 도모, 비밀 누설, 회사 경비를 횡령하여 유용한 경우
(6) 업무 범위내에 심각한 실책이나 직무 소홀로 회사 이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
(7) 기타 직권 남용에 의한 부정행위나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직 시킨다.

부칙
제44조 본 규정은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CEO)’에 해당함) 사무 회의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5조 본 규정은 발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강의
회사설립절차및말소절차
홍종길중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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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기업설립준비서류및절차

	一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투자자가 회사일경우—사업자 등록증 공증후 뒤면에 주한중국영사관의 인증 딱지를 붇쳐야함

	
	붙쳐야함

	2
	
	투자자가개인일경우—여권복사본 공증인증후 뒤면에 주한중국영사관의 인증 딱지를 붇쳐야함

	
	붙쳐야함
	붙쳐야함

	3
	잔고증명서—한국 어느은행도 가능함
	

	4
	이사회 명단 –여권혹은 신분증 공증
	

	5
	현지법인 될 사람의 여권,사진4장,간역
	

	二
	중국에서 준비할 서류 및 절차
	

	1
	공장부지 혹은 사무실 임대계약서, 방산증 복사본
	

	2
	정관작성
	

	3
	상무국 비준서류.공상국 등기서류 준비
	

	三
	설립절차:
	일수

	1
	북경시공상관리국에서 회사명칭을 비준 받음.
	1일

	2
	회사명칭 비준통지서를 가지고 관할구역 상무국에가서 등록자본, 등록 범위를
	

	
	비준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함.
	20일

	3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가지고 북경시공상관리국에가서 임시영업집조를취득함
	5일

	4
	기술감독국 대마증 취득
	5일

	5
	세무등기증 취득
	1일

	6
	임시 영업집조를가지고 외환관리국에가서 자본금 외환업무비준과 외환등기증을
	

	
	취득함.
	20일

	7
	기본구좌설립(공상은행 인민폐 기본구좌 설립5일 외환자본금구좌1일)
	6일

	8
	회계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본금 험자보고서 (외환관리국 询证函 5일)
	7일

	9
	임시 영업집조를 정식 영업집조로 변경
	5일

	
	합         계
	70일

	
	이상 모든 절차를 걷치는데는 대략 3개월가량 걸리는데 빨라서2개월 걸립니다.
	

	
	업무진행은 순서대로 해야하며 동시에 진행 할수없읍니다.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독자/유한회사) 설립하기
중국에서 외국인(외국기업 포함)은 개인사업자(個體戶)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중국에서 구멍가게 만한 식당을 설립하거나, 시장내에 조막만한 반찬가게를 설립할려고 해도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오늘은 본론만 이야기 하도록 하자….이런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 지 알아보자. 
우선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이하의 내용은 북경 조양구에 컨설팅 독자회사(외국인 100%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1. 관련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공포 2000.10.31 / 시행 2000.10.31)

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공포 2001.04.12 / 시행 2001.04.12)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공포 2005.10.27 / 시행 2006.01.01)

2. 제출 서류
1) 투자자(출자자) 구비서류
① 한국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
가. 투자자의 신분증명 (인증) : 원본 1부
	구분
	문건
	공증, 인증

	
	
	공증
	확인
	인증

	개인투자
	여권사본
	번역공증
	외무부 확인
	주한중국대사관

	법인투자
	사업자 등록증
	번역공증
	외무부 확인
	주한중국대사관


* 인증서류 원본 수는 업종에 따라 상이함. 예)광고회사: 원본 2부 등
나. 은행잔고증명: 원본 1부
② 현지법인 임원진 구성에 따른 구비서류
가. 동사장(董事長, 우리나라의 ‘대표이사’에 해당함)

► 현지법인에 등재할 董事長의 여권 사본, 한자성명ㆍ주소, 이력서 및 사진4매
나.  동사(董事, 우리나라의 ‘이사’에 해당함)

► 현지법인에 등재할 2인 이상 董事의  여권사본, 한자성명ㆍ주소
다.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CEO’에 해당함) ㆍ부총경리
► 현지법인에 등재할 총경리의 여권 사본, 한자성명ㆍ주소
라.  감사(監事)

► 현지법인에 등재할 감사의 여권 사본, 한자성명ㆍ주소
③ 중국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
가. 사업장 사용증명（房产证复印件）
► 소정 양식 (서명 날인), 임대계약서 등
2) 대행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준비하는 서류들 
① 정관 3부
② 수권위탁서 (본 사무소) 1부
③ 신청서 1부
④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2부
⑤ 프로젝트 건의서 2부
⑥ 위임파견서 3부
⑦ 수권위탁서 (공상행정관리국) 1부
⑧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1부
⑨ 승낙서 1부
⑩ 기업비서 등기표 1부
※ 투자자(출자자) 및 동사장, 동사, 경리, 감사의 서명날인 요함
※ 상기 서류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3. 설립 절차 
1) 기업명칭등기  2) 비준에 대한 답변서  3) 기업코드  4) 비준증서
5)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  6) 공안국 비치등록  7) 회사명판  [image: image1.png]


기업코드증 수령  9) 외환등기  10) 은행계좌 개설 (외화, 인민폐 계좌)  11) 세무등기 (지방세, 국세)  12) 재정등기  13) 통계등기  14) 세관등기(등기조건: 출자금 15%이상 납입완료 후)  15) 대외무역비치등기  16)검사비치등기  17) 노동등기  18) 취업증 및 거류허가
※ 상기 절차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소요기간
1) 상호등기 ~ 영업집조 : 1.5개월
2) 영업집조 ~ 통장개설 : 근무일 수 20일
3) 통장개설 ~ 각종 등기등록 : 근무일 수 20일
※ 상기 기간은 관련 법률, 정책 및 주무관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5. 대행사무소가 법률서면을 작성할 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설법인의 상호명(중문, 영문)및 업종(구체적인 사업범위)

2) 출자금(등록자본금)

3) 출자방식(현금 / 현물)

4) 출자기한
5) 투자자 영문명칭（은행통장 개설 명칭）

6) 경영기한
7) 고용예정 직원 수
[image: image2.png]


경제효익 분석(연도별 예상 매출)

9）연락방식 팩스번호 및 E-mail

사례:1窗体顶端

중국 외식사업 진출에 따른 법적유의사항
- 인허가 부서의 내부 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 인허가부서의 내부 규정 변화 및 체크사항
3. 결어
문제의 제기
중국은 WTO가입 의무에 따라 법령의 신규도입, 개정 및 폐지, 관련 정부기관의 신설 및 통폐합, 투자정책의 다변화 등이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여러 법규와 정책들이 재정비 되고 있고, 그 조치에 따른 인허가부서의 일관성 없는 원칙과 기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 협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외식사업에 진출할 시 첫 번째로는 관련 내부규정이 수시로 제정, 개정, 폐지된다는 점[2], 두 번째로는 법규의 공포와 시행의 시차가 짧아 기업들의 대응체제 마련이 어렵다는 점, 세 번째로는 독립성이 강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통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다른 법인설립 절차 및 제도 등으로 인한 오류로 초래한 시행착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중국에서 외국인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3]를 설립하여야 하고, 그 회사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인허가 부서의 내부 규정 변화 및 체크사항 
첫째, 투자자의 서명날인 문제
2004년 상반기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등기기관에 제출하는 문건은 반드시 투자자나 법인대표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즉,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는 문건 중 법인대표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 문건[4]과 투자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 문건[5]에 투자자나 법인대표의 서명이 없으면 제출자료의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를 할 수 없다.[6] 만약 투자자나 법인대표가 한국에 있는 경우 서명으로 인한 시간적 지연을 미연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주체자격
중국 현행법상[7] 외상투자기업 중국파트너 자격조건에 중국인 개인은 제외되었으나, 2004년 2월 15일부로[8] 일부 특정지역[9]에 한하여 중국인 개인의 투자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 중국파트너 개인 투자자의 완전개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와 반면에 훌륭한 중국파트너를 잃어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상호문제
기존에는 외상투자기업의 상호등록은 중문만 허용되었으나, 2004년 2월 15일부로[10]영문 상호등록이 가능해졌다. 그 부합조건은 즉,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즉, 만약 중국에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를 영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가 영문으로 병기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식당간판의 영문표기, 프랜차이즈 사업, 외국식당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화를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주소문제
외국인투자자는 사업장을 임대 또는 구매 등을 하기 전에 임대 또는 구매한 장소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인허가부서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요식업 회사 설립을 위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에 따른 계약금 및 6월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요식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주소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임대인이 건물의 등기권리증(産權證)[11]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경우 동 임대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12]를 구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북경시일 경우에는 ‘80년대 중반에 발부한 ‘건물소유권증’이 아닌 해방초기 건물소유권증은 건물권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소에 대한 검증과 임대인이 관련 문건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다섯째, 경영범위문제
중국에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장려, 제한, 금지, 허가[13]로 구분되어 있고, 경영범위는 정관의 강제적 기재사항이면서, 비준증서 및 영업집조(營業執照)상의 등재사항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오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즉, 우리나라에서는 제조, 건설업, 도매, 음식점 등을 업태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국에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상술한 4개의 업종은 각각 상이하므로 별도의 회사 4개를 설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업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투자 초기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여섯째, 법인등기 전, 후의 인허가 문제
만약 북경에서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2004년 6월15일전에는 법인등기 후 위생 허 가를 득하여야 하는 後 허가업종이었으나, 2004년 6월 15일 이후에는 법인등기 전에 위생 허 가를 득하여야 하는 先 허가업종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시행의 시차가 짧아 법인등기 전에 예상치 못한 제비용이 지출이 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빚은 사례가 발 생했다.

일곱째, 등록자본금 문제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저자본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최저자본액이 다르게 규정[15]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최저 자본액과 인허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 어 북경에서 음식점 회사를 설립 할 경우 2003년 전에는 미화 20만불에서 미화 15만불로, 2003년에는 미화 15만불에서 미화 10만불로, 2004년도 2월부로 미화 10만불에서 미화 5만불로, 2004년도 7월부로 미화 5만불에서 인민폐 10만원 이상으로 변동되었다. 이는 상무국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규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과 유동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덟째, 임시계좌 및 자본금계좌 문제
법인등기 전에 지출되는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인허가비용 등 사업개시 전 지출되는 비용의 회계처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외환관리국은 임시계좌 개설을 종용하였다. 단, 투자자가 직접 중국에 와서 신청 및 인출을 하여야 만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법인등기 후 자본금 계좌로 이전하여야 하는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등기 후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요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회사설립 후 출자금이 일시불 또는 분할방식(1년, 2년, 3년 등) 으로 납입됨으로써 발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또한 자본금계좌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등록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은행개설여부가 결정된다는 점[16], 두 번째는 지역과 은행에 따라 상이하나 자본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과 몇 %의 잔액을 남겨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결어
중국에 기진출한 우리나라 요식업체들은 중국의 관련 정책과 인허가부서의 내부규정 등으로 인하여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과 중소형 요식업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미화 20만불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세수문제(다세목 및 고세율)[17]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내자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 진출한 우리나라 요식업체 대다수의 분쟁사례는 이로부터 야기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기존과는 달리 법인형태[18], 등록자본금[19]이 상술한 바와 같이 확대 개방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음식점을 하면 불합리한 행정간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나 세무서에 내야 되는 세목이 많거나 세율이 높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외국인도 중국에서 음식점을 중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부재와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중국의 정책과 법령 등의 원인으로 아직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외식사업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통로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상술한 문제점 외에 중국파트너의 신용조사, 투자방식[20], 노무관리, 등록자본금 납입방식, 출자비율과 이사회구성, 주재원에 대한 세수, 보험 등의 처리문제, 과실송금, 분쟁해결 등에 대한 체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WTO규정 준수를 위해 2002년 5월까지 총 2,300여개의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되고, 830개의 법령이 폐지되었다. 2004년 3월15일 제10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초안)”을 심의한 바 있음.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0년까지 중국특색의 기본적인 사회 주의 법률 체계 구축에 따른 입법계획 및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입법계획안은 www. npcnews.com. cn/gb/paper398/1/index.htm 사이트의 제10기 전인대 법률안 참조. 

[3] 본고에서 ‘회사’라 함은 모두 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식 회사 보다는 유한회사가 많다. (중국 회사법 참조)

[4] 법정대표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 문건은 예를 들어 외자기업인 경우 정관 3부, 수권위탁서 2부,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2부, 프로젝트 건의서 2부, 위임파견서 3부 등이 있다.

[5] 투자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 문건은 예를 들어 외자기업인 경우 승낙서 1부,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 신청서 1부, 기업 등기표 1부 등이 있다.

[6]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간하는 제36기 통일규범 참조.

[7]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1조 참조.

[8] ‘시장진입제도의 개혁과 경제발전 환경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改革市場進入制度優化經濟發展環境若干意見 2004.6.15) 참조.

[9] 예를 들어 북경시일 경우 中關村開發區에 한함
[10] ‘시장진입제도의 개혁과 경제발전 환경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改革市場進入制度優化經濟發展環境若干意見 2004.6.15) 참조.

[11] ‘産權證’은 우리나라의 ‘건물 권리등기증’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12] 임대인은 ① 부동산 개발회사의 건물 분양허가증(預鎖許可證) ② 부동산개발회사와 임대인간의 건물매매계약서(購房協議書) ③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13]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2002.4.1부로 시행되었고, 중국정부의 WTO가입 조항과 관련된 분야는 별도의 첨부문건으로 제정하였다.

[14] 소재지 市工商行政管理局은 법률, 법규에서 제정한 행정허가 업종 또는 국무원, 시정부의 업종 조정에 따라  “시기업등기허가업종목록(市企業登記許可項目目綠)”을 수시로 개정, 공포하고 있다. 본 목록에 따르면 선허가항목(前置許可項目)은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 취득 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항목을 가리키며, 후허가항목(后置許可項目)은 영업집조(營業執照) 취득 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15] 중국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범위에 따라 제조업, 도매업은 인민폐 50만원, 소매업 은 인민폐 30만원, 과학기술의 개발, 컨설팅, 서비스성 회사인 경우는 인민폐 10만원을 그 최저자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6] 예를 들어, 북경시 조양구 국제무역센터 부근의 은행들은 등록자본금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계좌 개설을 해 주지 않고 있다.(2005.3.2일 기준)

[17] 외상투자기업일 경우 영업세와 소득세로 나눌 수 있으나, 내자기업 또는 중국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할 경우 영업세, 소득세 및 성진세로 세목(성진세)과 세율(3.3%)이 더 높다 할 것이다.

[18]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음식점을 업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독자, 합자, 합작법인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19]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음식점을 업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회사법에 따라 최저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만원이다.

[20] 중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상투자기업 설립 시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무형의 재산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카테고리:2.중국창업정보 태그:중국 외식사업 진출, 중국식당창업 

사례:(2)窗体顶端

중국에서 광고회사 설립하기
1. 관련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공포 2000.10.31 / 시행 2000.10.31)

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공포 2001.04.12 / 시행 2001.04.12)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공포 2005.10.27 / 시행 2006.01.01)

4)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 공포 2004.03.02 / 시행 2004.03.02)

2. 제출 서류
1) 투자자(출자자) 준비서류
가.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① 투자자의 신분증명(인증)

	문건
	인증

	
	공증
	확인
	인증

	사업자 등록증
	번역공증
	외무부 확인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대행기관


② 은행잔고증명(출자금에 상당한 금액)

③ 전년도 감사보고서
④ 전 3개년도의 감사보고서(광고수입이 총 수입의 50% 이상) 또는 증명서(한국광고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주 업태가 3년 이상인 광고회사) : 원본 1부
나. 임원진에 대한 준비서류
⑤ 동사장(董事長, 우리나라의 ‘대표이사’에 해당함)

► 현지법인에 등재할 董事長의 여권사본, 한자성명, 주소, 이력사항 및 사진 2매
⑥ 동사(董事, 우리나라의 ‘이사’에 해당함)

► 현지법인에 등재할 2인 이상 董事의 여권사본, 한자성명, 주소
⑦ 총경리(總經理, 우리나라의 ‘CEO’에 해당함)ㆍ부총경리
► 현지법인에 등재할 총경리의 여권 사본, 한자성명, 주소
⑧ 감사(監事)

► 현지법인에 등재할 감사의 여권 사본, 한자성명, 한자주소
다. 중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⑨ 사업장 사용증명
► 소정 양식 (서명 날인) 및 임대계약서 등
2) 대행사무소 작성 및 준비서류 
① 정관 3부
② 수권위탁서 (본 사무소) 1부
③ 신청서 2부
④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3부
⑤ 프로젝트 건의서 3부
⑥ 위임파견서 3부
⑦ 수권위탁서 (공상행정관리국) 1부
⑧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1부
⑨ 승낙서 1부
⑩ 주주결의서 2부
※ 주주(출자자) 및 동사장, 동사, 경리, 감사의 서명날인 요함
※ 상기 서류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3. 설립 절차
1) 상호등기  2) 외상투자광고기업프로젝트심사의견서  3) 비준에 대한
답변서  4) 기업코드  5) 비준증서  6)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  7) 공안국 비치등록  [image: image3.png]


회사명판  9) 기
업코드증 수령  10) 외환등기  11) 세무등기 (지방세, 국세)  12) 은행계좌 개설 (외화, 인민폐 계좌)  13) 재정등기  14) 통계등기  15) 노동등기  16) 취업증 및 거류허가
※ 상기 절차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4. 소요기간
1) 상호등기 ~ 외상투자광고기업프로젝트심사의견서 : 1.5개월
2) 외상투자광고기업프로젝트심사의견서 ~ 영업집조 : 2.5개월
3) 영업집조 ~ 각종 등기 : 1.5개월
※ 상기 기간은 관련 법률, 정책 및 주무관청의 내부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
이 있음.

5. 대행사무소의 질의사항 
1) 신설법인의 상호명
2) 출자금(등록자본금)

3) 출자방식(현금 / 현물)

4) 출자기한
5) 경영기한
6) 고용예정 직원 수
7) 경제효익 분석(연도별 예상 매출)

	
	외자기업말소절차및작업일
	

	
	
	

	순서
	     말    소    절    차
	작업일

	1
	상무국  말소신청   
	5일

	2
	공상관리국말소성명 신문공고
	45일

	3
	공상관리국말소등록및영업집조회수
	5일

	4
	국세.지방세말소및등기증회수
	20일

	5
	기술감독국 대마증말소및회수
	5일

	6
	은행계좌허가증말소및회수
	7일

	7
	재정등기증말소및회수
	1일

	8
	통계등기증말소및회수
	1일

	9
	사회보험등기증말소및회수
	1일

	10
	해관말소
	5일

	11
	검역국등록
	1일

	12
	외화관리국등기증.lc카말소및회수
	1일

	13
	상무국 수출입등록
	1일

	14
	삼자기업등기부말소및회수
	1일

	
	           합               계 
	99일

	
	이상 정부규정에 의하면  99일걸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2개월에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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